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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 임 자
금융위 금융정책과장

이 동 훈(02-2100-2830)
담 당 자

이 지 형 사무관

(02-2100-2836)

김 경 문 사무관

(02-2100-2824)

제 목 :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과 관련한 세부사항들은 전혀 

확정된 바 없습니다.(한국경제 등 1.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 내용

□ 한국경제·서울경제·머니투데이 등은 1.25일자 신용대출 원금 

분할상환 관련 기사 등에서,

ㅇ 금융위원회가 연봉 초과분에 대해서만 원금 분할상환을 적용하는

방안, 연장 등을 통해 만기가 길어진 장기 대출에 분할상환을 

적용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□ 지난 1.20일(수) 및 1.22일(금)에 배포자료*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

같이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과 관련한 세부사항들은 현 시점

에서 확정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.

    * 업무계획 중 가계부채 관리 관련(1.20일),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관련(1.22일)

ㅇ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현재 금융권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

검토를 진행 중이며, 1분기 중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

최종적으로 확정·발표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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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
prfsc@korea.kr

   

□ 이에 일부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‘연소득 이상 대출자에 

적용 ’가닥‘’, ‘연봉 초과분만 분할상환 추진’ 등의 내용은 전혀

사실과 다르니,

ㅇ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도에 각별히 유의
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